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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과 디지털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ICT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ICT 거버넌스는 국가의 중요한 시스템으로 급변하는 ICT 환경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하에서 작동돼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디지털대전환 시대의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ICT 분야 전문가 집단인 산업계, 공무원, 학계, 정치권, 언론계 등 다섯 그룹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과학기술과 ICT의 결합으로 출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방송통신 진흥 및 규제정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해 추진했던 것은 정책기능 개선이 필요하며, OTT 정책 추진은 컨트롤타워가 요구된다. 데이터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정책적 합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ICT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초록
          
        

        
          Our society is accelerating the speed of non-face-to-face due to Corona 19 and the digital transformation throughout society. The government is pushing for a digital new deal to overcome the these environment. Effective ICT governance is needed to promote a successful digital new deal. ICT governance is an important system and should operate under a reasonable and efficient system for rapidly changing ICT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surveyed the ways to improve ICT governance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and analyzed with five groups of experts in the ICT field. The MIC through the chemical combinat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ICT did not have specific results, but needs to operate the current system efficiently. The dualiz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promotion and regulatory policies into MIC and KCC requires improvement of policy functions. OTT policy promotion requires a control tower in the governance. Social policy consensus is needed on the establishment of a data agency. Based on these, three methods for reforming ICT governance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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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현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신산업 육성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이로 인한 비대면의 확산과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디지털대전환 선도를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이며, 디지털 뉴딜의 핵심기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에 관한 것들이다. 이러한 기술 혁신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빠르게 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1].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게 ICT 거버넌스를 개편·운영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해서 출범했다. 이는 정권인수위원회를 통한 심도 있는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를 이름만 바꾸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출범시켰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했다. 정치적 담합을 통한 졸속 조직개편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현 정부의 ICT 거버넌스 운영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2].

      ICT 거버넌스는 정부 교체로 인한 정부조직개편 때마다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방송통신융합을 명분으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진흥기능은 기존의 산업자원부와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출범시켰으며, 디지털 콘텐츠 기능은 문화체육관광부로, 국가 정보화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했다. 그리고 부처 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편하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ICT 거버넌스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3].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시대적 화두는 융합으로 세계적 추세에 맞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쌓여왔던 정보통신 강국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졸속 개편으로 볼 수 있고, 박근혜 정부의 ICT 및 미디어 관련 조직개편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의 요구는 무시한 채 지엽적 문제만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카드를 주고받은 것이다[3]. 그 결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이 일부 유지되었을 뿐,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ICT 주무 부처의 통합이 진정 가능한지, 방송업무의 이원화가 합당한지, 통신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거버넌스가 효율적인지 등 ICT 및 미디어 거버넌스 모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없었다[2].

      디지털대전환을 위한 ICT 거버넌스는 미래를 위한 국가의 중요한 시스템으로 더는 정권의 관심과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며, 급변하는 ICT 생태계 환경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하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ICT 거버넌스의 정책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단기적으로 추진되어서도 안 되며 정책 방향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새 정부의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ICT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2가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고, ICT 관련 산업계, 공무원, 학계, 정치권, 언론계 등 5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2-1 ICT 거버넌스 정의 및 특징
        국가 통치시스템 개념으로 주로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로 행정이라는 개념으로 거버넌스를 언급하고 있으나 학문적으로 통일되고 합의된 정의는 없다. 거버넌스의 사전적 의미는 지역사회에서부터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조직에 의한 행정서비스 공급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통치·지배라는 의미보다는 경영의 의미가 강하다. 거버넌스는 정부·준정부를 비롯하여 반관반민·비영리·자원봉사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활동,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체계 또는 조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패턴으로서 인간의 집단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4]. 거버넌스 개념에 대해 학문적 분야에서는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행정에서는 거버넌스를 정부와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참여자 관계 변화를 언급하는 개념을 모두 거버넌스로 넓게 사용하기도 한다[5].

        거버넌스 개념에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을 적용할 경우 국내 IT 용어사전에서는 IT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IT 자원과 정보, 조직을 기업의 경영전략 및 목표와 연계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 및 책임에 관한 프레임워크.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아래 수행되는 기업 지배구조의 일부로 존재하게 되며 리더쉽과 조직구조 및 프로세스 통제 및 관리체제로 구성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적 정의는 기존 조직업무체계에 IT 기술의 활용에 중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계 일부에서는 ICT 거버넌스를 널리 IT 정책을 추진 시, 방향을 조정하고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하는 넓은 의미의 국정 관리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며[6], 또 다른 입장에서는 ICT 거버넌스는 정보통신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수립과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또는 규칙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활동과 시스템을 총칭하는 의미로 정의한다[7]. 이처럼 ICT 거버넌스에 대한 사전적 의미와 학계에서 해석하는 개념은 서로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정부조직 개편 때마다 나오는 언론 기사에서는 ICT 거버넌스를 ICT 관련 정부 부처에 한정하여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ICT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종합해 볼 때 ICT 거버넌스란 ICT 정책을 추진 시, 방향을 설정하고 국정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ICT 분야는 신기술에 바탕을 두고 변화와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분야로 국내 ICT 거버넌스는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당시 ICT 발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한, 외부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타 거버넌스와 달리 많은 개편과정을 거쳐 왔다. 역대 정부별 당시에 처한 국내·외 주요 환경을 보면 김영삼 정부의 정보화,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융합,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환경 요구가 있었으며, 이러한 요구가 당시 ICT 거버넌스의 주요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이처럼 ICT 거버넌스는 ICT의 발전과 함께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ICT 거버넌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ICT 분야의 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CT 분야는 기술발전이 급속도로 진전되기 때문에 관련된 업무 분야의 생성과 소멸도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므로 ICT 분야의 정책성과를 단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ICT 거버넌스는 ICT 분야의 기술발전 속도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과 빠른 순발력이 요구된다. 또한, ICT 분야는 국내 핵심 성장동력 분야 정책으로 추진되어 타 산업과의 융합을 확산시키고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IT 영역은 IT 자체의 외연 확대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타 영역과 융합, 접목이 이루어짐을 특성으로 한다. IT는 속성 자체가 선도성과 지원성(supporting)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기존의 IT는 독립된 영역으로서 선도기능과 관련된 정책영역이 중요한 역할로 작동해 왔다면, 최근에는 타 영역과 융합하여 부가가치 향상을 지원하는 지원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8]. 따라서 ICT 거버넌스는 규제와 진흥이라는 이원화된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권 교체기마다 핵심 정쟁 이슈였다. 또한, 매번 바뀌는 ICT 거버넌스의 규제와 진흥정책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지 못함으로써 ICT 정책 수요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ICT 거버넌스는 최근 4차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ICT를 기반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블록체인 등의 신기술과 융합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혁명적 변화를 견인해야 할 시대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2-2 정부별 ICT 거버넌스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부의 ICT 분야는 정책에 새롭게 등장한 영역으로 대통령비서실을 중심으로 정책이 주도되고 관련 부처들이 서로 연계되어 추진하는 형태였다. ICT 분야는 행정 전산화, 정보화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 전산화 업무는 총무처가 주관하고 체신부, 상공부, 과기처가 협업부처로 참여했다. 정보화 산업은 1981년 대통령비서실이 주관하여 전자공업육성계획을 구상하고 체신부, 상공부, 과기처가 참여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전자교환기는 체신부, 반도체는 상공부, 컴퓨터는 과기처가 담당하여 부처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였다. 방송영역은 1980년대 말부터 고화질TV,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새로운 분야를 둘러싸고 체신부, 방송위원회, 상공부, 공보처 등이 소관에 대한 경쟁을 벌였다. 1986년 전두환 정부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전산망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강한 의지로 ICT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87-1991)을 통해 국방, 행정, 교육연구, 금융, 공안 등 5대 핵심 국가정보 DB화 사업을 추진했고, 위원회 사무국 기능은 체신부가 맡아서 사업을 총괄하였다.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이후 1989년 6월 전두환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관리하에 있던 전산망조정위원회는 체신부 소관으로 바뀌었다. 1990년 6월에는 정보사회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것에는 부처별 정보화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주요 내용으로 정보화 시책 추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별도 종합기구는 신설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기존의 조정기구를 최대 활용한다는 것이다. 노태우 정부는 6.29에 따른 민주통치 차원에서 ICT 영역 권한을 분산시키는 상황을 보였으며 ICT 관련 부처들은 여러 분야에서 주도권 경쟁을 나타냈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ICT 거버넌스로 체신부를 개편하여 정보통신부를 출범시켰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 2차 개편에 따른 것으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처한다는 명분이었다. 정보통신부는 기존의 체신부, 과학기술처, 상공부, 공보처의 ICT 기능을 통합하여 체신부의 확대개편으로 출범하였으며,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보고속도로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 정보통신정책을 선도할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 정보통신부를 실무 간사 부처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설치·운영되었다. 이 시기 정보통신부는 ICT 영역을 담당할 전담 중앙부처가 설립되어 정부조직법상 ICT 업무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1995년 정보통신부 내부에 통신위원회를 신설해 통신의 사후규제를 담담하게 됐으며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방송위원회는 민간조직이고, 통신위원회는 정부조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때 민간위원회로 1998년 신설돼 방송 플랫폼과 콘텐츠에 관한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면서 정보통신부와 방송 분야 업무를 두고 경쟁과 협력 관계를 지속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ICT 분야의 특징적인 부처 조직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정보통신부가 ICT 중심부처로서 각 정책 분야를 구체화했다. 대표적인 ICT 관련 정책으로 정보통신부와 타 부처들 간 협조가 요구되는 제2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9), 전자정부종합실천계획(1999), 정보통신기술개발 5개년 계획(1999), 정보통신산업 인력양성계획(1999), 제3차 정보화 기본계획(2002), 지식전자정부추진계획(2000) 등 여러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실무위원회 수준으로는 여러 부처 관련 정보화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다부처·범부처 IT 사업을 챙기기 위해 2001년 2월 대통령소속하에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3년 1월까지 운영되었다. 한편 김대중 정부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 발전을 위해 ICT와 관련된 벤처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주관의 정보화전략회의를 운영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ICT 정책 추진 전담부처는 정부조직법상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되, 주요한 정책 결정은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전자정부특별위원회, 그리고 정보화 전략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를 국정 목표로 하는 참여정부로서 정부 역할에 민간 참여를 중요시하였다. 참여정부의 초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삼성전자 CEO 출신이 취임하면서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ICT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ICT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관련 부처와 소관 영역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경쟁하였다. 게임 산업 및 디지털 콘텐츠 영역에서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충돌하였으며, 정보화 영역에서도 행정자치부와 갈등이 빈번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전자정부를 포함한 국가 정보화 영역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 정보통신부가 담당하였으나, 노무현 정부에서 전자정부 주무 부처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하면서 양 부처 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도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가 IPTV 등의 주도권 다툼으로 갈등이 있었다. 특히 차세대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간 갈등이 노무현 정부 임기 동안 계속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ICT 거버넌스의 수장으로 민간 CEO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민간의 우수한 시스템을 정부 정책에 도입하여 많은 우수한 정책성과를 올렸으나,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다양한 이해관계 부처들과 협력하지 못하고 충돌함으로써 적대관계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 ICT는 정보통신부만의 고유한 독자적인 영역이 아니며,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서는 타 산업, 콘텐츠, 방송 등의 분야와 결합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하에서 이명박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해체하여 관련 업무를 과거 대립했던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으로 이관하였다.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업무는 지식경제부로, 게임과 디지털 문화콘텐츠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전자정부와 정보문화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신산업 출현 및 산업 간 융합 중시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부처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경제부를 신설하였다. 지식경제부는 기존 산업자원부 주관의 주력산업, 에너지 산업 등에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산업 정책, 과학기술부의 응용기술 R&D 정책을 이관받아 산업기술 R&D를 총괄하는 부처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의 대외적 명분은 정보통신산업, 정보화, 정보보호, 디지털 콘텐츠 등 분야에서 관련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갈등과 영역 경쟁으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져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로 나뉘어 있는 구조하에서는 새로운 산업융합시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개편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정보통신부 소관 우정사업본부가 업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분으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러 학자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정책추진을 위해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흡수하여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방송과 통신 분야의 정책적 융합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구현하지 못하면서 융합 자체에 대한 인식과 철학이 충분히 공감되지 않았다[9]. 구체적으로 합의제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사결정이 늦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며, 실무자들의 권한이 축소됨으로써 정책은 시대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10].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비판을 종합해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른 ICT 정책의 분산으로 ICT 총괄 및 조정기능의 부족과 ICT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없었음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유능하고 작은 정부로 운영하겠다는 목표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라는 ICT 거버넌스 개편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일부, 보건복지여성부 등에 대한 통폐합을 통해 큰 규모의 정부조직으로 개편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부처 통폐합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불만들이 표출되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권한이 축소되고 과학기술부 해체, 전혀 다른 기능의 교육과 통합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 출범하면서 과학기술계가 피해를 받았다는 과학기술 홀대론의 불만이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과학과 교육 기능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보다는 과학정책이 교육에 매몰되었다는 과학계 불만이 언론들을 통해 제기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ICT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이러한 정치적 영향에 따른 인위적 개편은 훗날 학계 등 많은 전문가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ICT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출범시켰다. 이명박 정부에서 ICT 및 과학계에서 지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홀대론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ICT, 연구ᆞ개발, 우정사업본부(구 지식경제부 소관)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으며, 과학기술 정책·연구개발을 담당하는 1차관과 IT를 담당하는 2차관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분산형 ICT 거버넌스와 달리 집중형 ICT 거버넌스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기능을 통합·운영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ICT 거버넌스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집중형 ICT 거버넌스 정책 방향과는 달리 미디어의 공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대로 존속시켰으며, 또한 디지털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임베디드 SW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자정부 기반에 관한 주요 업무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행정안전부에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미래창조과학부가 완전한 의미의 집중형 ICT 거버넌스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웠다. 방송통신정책 기능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에 관한 업무를 예전처럼 수행하였고, 이용자 보호 등의 사후규제 업무를 맡게 되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허가와 재허가를 담당하게 되었다. 주파수 분야의 경우 통신용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용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하는 복잡한 형태로 기능이 분산되었다. 즉, 미래창조과학부 설립 취지에 걸맞지 않게 콘텐츠ᐨ플랫폼ᐨ네트워크ᐨ기기(CPND; content program network device)의 유기적 융합과 경계의 해체 추세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ICT 관련 기능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잔류하면서 집중형 거버넌스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현격히 감소했다[1]. 박근혜 정부는 집중형 ICT 거버넌스에 부분적인 분산형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미래창조과학부가 완전한 의미의 집중형 거버넌스인지에 대한 논란은 임기 내내 계속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 기간 없이 출범하였다.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하여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를 작은 규모로 개편하여 이름만 바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ICT 거버넌스를 출범시켰다. 사회적 분위기로 ICT 거버넌스를 신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통합, 과학기술부의 부활 등 다양한 개편안이 얘기되었으나 문재인 정부는 여소야대의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의식하여 부처 개편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정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남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내외 사회적 이슈로 4차산업혁명이 화두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ICT 등 첨단산업을 통한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부처의 명분으로 출범했다. 현재 ICT 거버넌스는 그림 1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ICT 기능을 주로 맡고 있으며, 몇 개 부처가 일부 ICT 기능을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ICT 정책을 담당하며, 최근에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IoT, SW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주요정책을 디지털 뉴딜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종편 등 방송정책과 통신 사후규제인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맡고 있다. SW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로 맡고 있으나, 임베디드 SW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다. 콘텐츠 분야에서 디지털 콘텐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화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나누어 맡고 있다. 공공데이터는 행정안전부가, 민간데이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는 등 ICT 기능들이 일부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분산된 ICT 정책의 심의·조정역할은 대통령 직속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맡고 있으나, 존속기한이 2022년까지인 한시조직이다. 국내 ICT 거버넌스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주요 주체인 산업계, 국회, 언론계, 학계 등이 주된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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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estic ICT governance system
          
          

          

        

      

    

    

  
    
      Ⅲ.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현 ICT 거버넌스의 효과성 및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목적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항목을 도출한 후 ICT 거버넌스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인 산업계, 공무원, 학계, 언론계, 정치권 집단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문제 1 : 과학기술과 ICT 통합, 방송통신 정책의 현행 추진모델은 융합환경에 적합한가?

        과학기술과 ICT가 통합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상파방송, 종편 방송정책 및 통신 사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현행 정부조직 모델이 급변하는 ICT 융합환경에 적합한지를 알아본다. 즉, 박근혜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과학기술과 ICT가 통합된 정부조직이 원래 목표했던 과학기술과 ICT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방송통신 진흥 및 통신 분야 사전규제 정책은 독임제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 분야로 지상파 규제 및 통신 분야 사후규제는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누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조사하였다.

        연구문제 2 : 현 ICT 거버넌스는 신기술 및 혁신서비스 수용에 적합한가?

        최근 OTT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OTT 산업의 진흥 및 규제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의 OTT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공공데이터 정책은 행정안전부, 민간데이터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데이터 전담조직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 및 혁신서비스가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에서 현 ICT 거버넌스가 적합한지 살펴보았다.

      

      
        3-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ICT 분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신문기사 자료, 백서, 기존 선행연구 결과들을 기본으로 하여 설문을 작성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상자는 표 1과 같이 ICT 관련 산업계, 공무원, 학계, 정치권, 언론계 다섯 그룹으로 구성하여 면대면 심층 인터뷰 및 서면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특히 ICT 정책의 직접 수혜자인 다수의 산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인터뷰는 2021년 7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평균 인터뷰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연구자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Table 1. 
				
          

          
            In-depth interviewees
          
          

        

        
          
            
              	No
              	Sex
              	Division
              	Institution
            

          
          
            	A
            	M
            	Industry
            	Telecom company(executive position)
          

          
            	B
            	M
            	Industry
            	Telecom company(executive position)
          

          
            	C
            	M
            	Industry
            	Broadcasting company(executive position)
          

          
            	D
            	F
            	Industry
            	Broadcasting company(executive position)
          

          
            	E
            	F
            	Industry
            	Contents company(CEO)
          

          
            	F
            	M
            	Industry
            	Data company(CEO)
          

          
            	G
            	M
            	Public servant
            	MSIT grade 4(former number of MIC)
          

          
            	H
            	M
            	Public servant
            	MSIT grade 5(former number of MST)
          

          
            	I
            	F
            	Public servant
            	KCC grade 5
          

          
            	J
            	M
            	Academia
            	Professor(ICT major)
          

          
            	K
            	F
            	Academia
            	Professor(science technique major)
          

          
            	L
            	M
            	Political circles
            	National Assemble(ruling party assistance)
          

          
            	M
            	M
            	Political circles
            	National Assemble(opposition party assistance)
          

          
            	N
            	M
            	Journalist
            	Reporter from MSIT
          

          
            	O
            	F
            	Journalist
            	Reporter from KCC
          

        

        

        설문은 표 2와 같다. 먼저 연구문제 1을 위해 과학기술과 ICT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정책이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Table 2. 
				
          

          
            FGI questionnaire items
          
          

        

        
          
            
              	Major item
              	questionnaire item
            

          
          
            	The suitability of the convergence environment of the current model of science technology and ICT integrati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policy
            	- Synergy effect of the integrat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ICT
- Effect of efficiency i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policies by MSIT and KCC
          

          
            	The suitability of accepting new technologies and innovative services by current ICT governance.
            	- Efficient promotion of OTT policy
-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organization dedicated to data
- Desirable ICT governance
          

        

        

        다음으로 연구문제 2를 위해 OTT 정책이 컨트롤타워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나누어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인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데이터 관할권을 물리적으로 통합해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담부처인 데이터 전담조직 신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끝으로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대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고찰
      
        4-1 과학기술과 ICT 통합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과 ICT가 통합되어 하나의 정부조직으로 출범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가 시작이었다. 당시 통합의 명분은 ICT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여 일자리창출과 국가발전이 목표였으나, 실제 화학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어왔다. 심층 인터뷰 결과, 현 과학기술, ICT 통합에 대하여 산업계 및 공무원, 정치권 전문가들은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으나, 학계 및 언론계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최근 코로나1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ICT 기술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ICT 기술 수준, 구축상황 등을 고려해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통신사 B)

        “통합 시너지가 없는 것 같지만, 조직개편으로 분리할 게 아니라 현행대로 좀 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송사 D)

        “아직 현재의 조직구조와 업무 배분이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부처 분리를 논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행정상의 불필요한 업무 중복과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방송사 C)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이슈인 메타버스, 가상스튜디오 등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유사한 용어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소가 주도하는 연구 과제로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가 산업계, 학계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고, 콘텐츠 산업계에 제품화 또는 사업화로 연계된 실질적인 사례는 없다. 향후 과학기술과 ICT의 이러한 점을 잘 보완해야 세계 시장에서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 (콘텐츠 업계 E)

        과학기술과 ICT 융합 정책기능을 실제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도 통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과학기술과 ICT는 특정 산업군이 아닌 모든 산업군을 지원하고 수평적이기 때문에 조화롭게 운영하면 좋다. 그러나 인사 및 조직 운영에 있어 완전한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치권 일부에서도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었지만, 통합은 긍정적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과학기술과 ICT는 업무특성이 유사하다. 두 개 기능은 특정 산업군이 아닌 모든 산업군을 지원하며, 두 부처는 수평적이다. 과학기술은 중장기적인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이고 ICT는 중단기적인 관점의 정책 추진이라 조화롭게 운영하면 바람직하다.” (정통부 출신 공무원 G)

        “어느 정도 과학기술과 ICT가 결합하여 관련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등의 시너지 효과는 있다고 본다. 다만, 부처 내의 과학기술과 ICT 조직간 문화가 다르고 인력구성, 승진 소요 기간 등의 차이로 인해 아직도 완벽한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조직 내 화학적 결합이 선행되어야 관련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제고될 것이다.” (과학기술부 출신 공무원 H)

        “과학기술과 ICT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긍정적인 면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부분이 융합되는 세계적 추세이므로 현 체제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 두 개 부처 직원 간 승진 등에 차별은 부정적 평가로 볼 수 있다.” (정치권 M)

        그러나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과학기술과 ICT 통합에 대해 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현재 통합은 시너지 효과가 없다. 과학기술과 ICT를 분리해서 과학기술은 별도의 부처로 독립시켜야 한다.” (학계 J, K)

        “일부 ICT R&D 예산 확보 등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ICT R&D 예산을 함께 관리하는 부처가 돼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과학기술과 ICT를 결합한 혁신서비스 상품 등 구체적인 성과물은 없다. 화학적 결합보다는 물리적 결합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언론계 N)

        “두 기능이 연계되면 잘 될 것으로 보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시너지가 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언론계 O)

        이를 종합한 소결은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하는 차원과 이명박 정부에서 과학기술부의 독립과 정보통신부의 부활에 대한 요구를 동시에 들어주는 차원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결합은 전략적 타협의 산물로서의 통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과 ICT 거버넌스 개편이 있을 때마다 부처의 임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학, 교육, 산업, 정보통신은 서로가 결합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안이 되어왔다. 그러나 2013년 과학기술과 ICT가 통합된 이후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시적인 시너지 성과가 없음을 근거로 또다시 조직분리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심층 인터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과학기술과 ICT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당사자인 산업계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과학기술과 ICT의 통합부처는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두 부분의 통합성과에 대해 국민이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성하고 앞으로 국민에게 좋은 정책성과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2 방송통신 정책 기능조정
        현재 방송통신 정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인허가, 통신 및 인터넷 진흥정책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에 관한 업무, 이용자 보호 등의 사후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정책 분야에서 사전·사후 규제 및 진흥정책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일부는 상호협력해야 하는 분야가 있어 전문가들은 양 부처 간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방송통신 정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에서 많은 전문가가 현 방송통신 정책기능을 비판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업진흥과 사후규제를 분리하여 각자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을 수는 있으나,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부처 간 의견 차이 및 영역 다툼으로 규제를 받는 기업들은 혼란이 있으므로 규제정책 일관성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산업진흥과 사후규제를 분리하여 각자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을 수는 있으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양 부처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 부처 의견을 강요하거나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통신사 B)

        “방송사 측면에서, 무선주파수(위성이나 무선마이크) 사용 문제만 보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용 및 규제에 관련한 법을 만들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으며, 방송사의 인허가나 심의 및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다. 엄연히 규제의 종류와 영역이 구분되어 지금의 규제에 적응된 상황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방송사 C)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양 부처 간 의견 차이와 영역 다툼으로 서로의 의견이 달라 외부에서 비판적 시각이 있으며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들도 혼란이 있다.” (데이터업계 F)

        “한 부처가 규제 및 진흥을 총괄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콘텐츠업계 E)

        방송통신 정책기능에 대해 정치권 및 학계, 언론계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9년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이후 사후규제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립하였던 것을 양 부처가 협업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부정적인 사례로 들었다.

        “합산규제 폐지 이후 사후규제 문제,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의견 충돌했다. 양 부처 간 정리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ICT뿐만 아니라 방송 분야도 분산된 기능을 한 부처로 모아야 한다.” (정치권 I)

        “진흥·규제를 조합한 일관적인 정책 추진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KT 10기가 인터넷 속도저하 사태 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조사를 했는데, 피규제 사업자 측면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 기관으로부터 조사, 자료제출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 양 부처가 사안별로 협력한다고 하지만 양 부처의 목표가 다른 만큼 유기적 정책수립에는 한계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한다.” (언론사 N)

        하지만 현 방송통신 정책 거버넌스에 대해 공무원과 산업계, 정치권 일부 전문가는 방송통신융합 취지대로 양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일부 정치권 전문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로 이용자 보호와 사후규제를 담당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진흥 부처로 진입, 진출제도, 공정경쟁 등 사전규제를 맡고 있는데 현행대로 두 개 부처 기능을 유지하되 잘 협업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부 출신 공무원 G)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에 일부 업무에 대해서 갈등이 있긴 하나 현 체제에서 기능조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 출신 공무원 I)

        “규제 관련 명확한 소관 안내, 규제 종류, 절차 등의 홍보를 통해 정책고객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기부 출신 공무원 H)

        “사전·사후 규제기관의 통합운영 및 분리 운영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한 것은 IPTV 등 ICT와 미디어의 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은 시대적 과제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체제로 개편된 것도 현재의 시대적 과제 때문이다.” (통신사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부처 역할을 잘 하면 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기본취지가 방송통신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 공정하게 추진할 것을 원했으나, 현재는 예전보다 더 정치적인 조직이 되었다.” (정치권 M)

        이를 종합한 소결은 방송통신 정책 거버넌스에 대해 일부 학계 전문가는 현재의 진흥과 규제가 이원화된 구조 대신 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하여 진흥과 규제를 총괄하여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정치적 영역은 합의제 기구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 반면 언론 매체의 간부로 있는 한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규제와 진흥은 양립하기 어려우며, 한 조직에서 담당하면 진흥이 규제보다 우선이 되기 때문에 분리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언급하였고, 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진흥이 미래를 보고 달려간다면 규제는 현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규제와 진흥의 분리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1]. 선행연구와 심층 인터뷰 결과에서 보듯이 현 방송통신 정책기능에 대한 시각은 각 분야 전문가마다 다양하다. 그만큼 방송과 통신정책은 급변하는 ICT 환경에서 융합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양 부처로 나누어진 현 방송통신 정책 거버넌스를 차기 정부에서 통합과 분리를 논의하는 것은 다시 상당한 사회적 비용 발생과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구성의 특성상 정치적인 논란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통합, 분리보다는 현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방송통신 정책기능을 상호협력 조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도전을 받아왔으며, 업무에 있어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전문성에 의심을 받았다[1].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방송통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치적 인사를 최소화하고 방송통신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4-3 OTT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인 OTT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OTT 사업영역을 진흥·규제하려는 정부 간 영역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각 부처가 별도의 OTT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는 상황에서 OTT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산업계, 학계 및 언론계에서는 전문가들이 하나의 OTT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 체제는 방송, 통신, 콘텐츠의 구분이 명확하고 융합적 성격이 없었던 시대의 결과물이다. 지금은 ICT를 매개로 방송, 통신, 콘텐츠의 융합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시대이다. 따라서 통합적 거버넌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 A)

        “각 부처가 나누어 추진하면, 부처 이기주의가 발현될 경우 국가발전에 이로울 것은 없다. 다만, OTT의 급속한 발전속도 및 다양한 영역에 영향력이 파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 개 부처가 모든 것을 조정 할 수도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 (통신사 B)

        “실제 동일 사안에 대해 3개 부처가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들은 매우 혼란스럽다. 3개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 (데이터업계 F)

        산업계 대부분이 OTT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방송계와 비 방송계의 입장은 차이가 있었다. 방송계는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비 방송계는 콘텐츠 업계를 제외하고는 특정 부처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

        “OTT라는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태동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여러 부처가 서로 조금씩 관여하여 분산된 규제를 한다면, 정부의 행정이 지원이 아니라 신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OTT도 방송의 광고시장만큼 커지고 있으니, 방송이 받는 책임과 의무를 동등한 위치에서 관리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장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방송사 C)

        “한 부처가 총괄 추진하는 것이 맞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OTT 산업은 단순한 콘텐츠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서 세계적 기업인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디즈니 등과 경쟁하는 것이 요구됨으로 한 부처가 통일되고, 일관된 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시급한 현안으로 판단한다.” (콘텐츠업계 E)

        “이 주제는 부처 이기주의가 문제라고 본다.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OTT 정책 관련해서는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학계 K)

        “OTT 영역에 대해 부처 간 영역 다툼할 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든 문화체육관광부든 방송통신위원회든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요구된다.” (학계 J)

        “OTT 전담은 시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처가 집중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계 O)

        OTT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공무원들은 부처별 전담팀 운영에 대해 부정적 시각보다는 각 부처 간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고, 후에 OTT 정책 추진 부처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정치권도 부처 공무원과 동일 입장이다. 이는 OTT와 관련된 법·제도 등이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나 3개 부처가 OTT 전담팀을 별도 운영하는 것은 OTT 정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3개 부처가 OTT 정책을 나누어 추진하는 것은 부처 간 이해관계, 정책 소관에 대한 법제 정비 필요 등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로서는 부처 간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긴밀한 협조와 일관된 정책 추진이 선행되고 향후 OTT 정책 추진 부처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과기부 출신 공무원 H)

        “OTT는 새로운 서비스로 각 부처가 소관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공정위는 공정거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트워크와 플랫폼 관점이기 때문에 각 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 (정통부 출신 공무원 G)

        “OTT 전담조직에 대해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비판하고 있지만, OTT 정책은 각 부처가 담당하는 역할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 (방송위 출신 공무원 I)

        “각 부처가 정책을 나누어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지만, OTT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치권 L)

        “개인정보 분야도 현재 3-4개 부처가 나누어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데, OTT도 필요에 따라 부처별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정치권 M)

        이를 종합한 소결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1년이 지났지만, 약속한 최소한의 정책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부처별 OTT 정책 전담팀 운영에 대해 산업계, 학계 및 언론계 전문가들은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개선방안으로 OTT의 급속한 발전속도 및 다양한 영역에 영향력이 파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한 개 부처가 모든 것을 조정 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운영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OTT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공무원들과 정치권에서는 부처별 전담조직 운영에 대해 각 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는 게 우선이고, 향후 OTT 정책 추진 부처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일부 학계 전문가는 국내 플랫폼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12]. 다수 전문가가 지적하는 OTT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부처가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각 부처가 부처 성격에 맞게 잘 할 수 있는 OTT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 중심에 특화된 OTT R&D 개발 및 해외 진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제작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콘텐츠 간접광고 지원을 각각 역할 분담하여 OTT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4-4 데이터정책 전담부처 신설
        데이터는 21세기 데이터 경제의 원유라고 불릴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별도의 전담기관인 데이터청 신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별도의 독립조직 신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을 모색하고 있는 통신사의 경우 데이터청 신설에 소극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데이터 활용 환경이 좋아졌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청 신설로 인해 오히려 산업계에 대한 규제가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데이터 정책은 거버넌스를 검토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데이터청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 A)

        “데이터청이 신설된다고 해서 관련 업무 전체가 이관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이관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 제정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부처 간 다툼으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제도하에서 현실을 잘 반영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신사 B)

        또한, 방송사 및 일부 데이터업계도 데이터청 신설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개인정보 문제 등에 우려가 있으나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기보다는 현행대로 각 부처에서 관리하거나 현재의 정부조직 중에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통계청, 공공데이터 포털 등 수많은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 산재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관리 감독하겠다는 의도인데, 과연 이 많은 데이터를 관리 가능한지와 데이터 수집 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데이터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감수할 수 있는지, 회의적인 느낌이다. 기관별로 생성되는 데이터는 별도로 관리 보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방송사 C)

        “데이터가 중요하긴 한데 개인정보 문제가 있으므로 데이터청 같은 별도 조직에서 관리하기보다는 현행대로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방송사 D)

        “현재의 정부조직도 방대하고 새로운 조직이 탄생할 경우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간에 갈등 및 역할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별도 신설보다는 현행 정부조직 중에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업계 F)

        학계와 일부 정치권 및 언론계에서는 데이터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별도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 단위 조직이 아닌 부처 조직보다 격상된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위원회 형태 조직 신설을 제안하였다.

        “데이터 정책은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구체적인 성과를 두고 부처 간 경쟁하지 말고, 현 4차위원회 중심으로 데이터 정책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계 K)

        “데이터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데이터 정책 조직은 필요한데 전 부처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부총리급의 조직 신설이 바람직하다.” (학계 J)

        “세계적으로 데이터청과 같은 조직은 없다.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부분으로 특정 한 개 부처가 깊이 관여하면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청은 안되고 각 부처 거버넌스를 견제할 수 있도록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위원회 형태가 바람직하다.” (정치권 M)

        “데이터 정책은 청 단위 조직이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전 부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언론사 O)

        공무원들은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별도 조직인 데이터청 신설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이슈, 장단점, 역할 범위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데이터청 신설은 필요성, 장단점, 역할 범위 등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신설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외청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로 구분하는 기존 접근방식은 비효율만 초래한다.” (정통부 출신 공무원 G)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이터에 대한 이슈 및 중요성 증대로 인해 데이터에 대한 종합적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청을 별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부 출신 공무원 H)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슈가 많으므로 개인정보 등을 검토해서 별도 신설을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위 출신 공무원 I)

        일부 콘텐츠 업계 및 언론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데이터 정책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데이터 정책 통합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타 부처보다 미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빠르고 산업의 이해도가 높다고 본다.” (콘텐츠 업계 E)

        “데이터 활성화 정책과 관련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더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있어서 데이터청까지 신설하는 것은 정부조직 비효율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데이터 정책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관리, 행정조직 관리가 주된 업무이므로 공공데이터 정책은 후 순위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데이터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라 생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청와대에 별도 직책을 신설해 국가 최고 데이터책임자를 임명, 데이터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추진속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사 N)

        이를 종합하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청 신설에 대해 실제 데이터 활용이 높은 방송통신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데이터 활용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청 신설이 오히려 산업계에 대한 규제로 가중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별도의 조직 신설보다는 현재 제도하에서 현실을 잘 반영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학계와 일부 정치권 및 언론계에서는 데이터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별도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청 단위 조직이 아닌 부처 조직보다 격상된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위원회 형태 조직 신설을 제안하였다. 공무원들은 데이터청 신설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청 구축 및 활용 등의 데이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데이터 정책을 일원화하여 별도의 전담부처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산업계 다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규제가 가중되지 않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담부처는 청 단위 조직이 아닌 부총리급 이상의 부처로 범부처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4-5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 개선방안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 개편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산업계는 현 ICT 거버넌스에 대한 개편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개편방안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통신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합하여 별도의 ICT 독임제 부처 및 사후규제 기관 신설을 제시하였다. 방송사는 ICT 거버넌스 개편에 긍정적인 의견이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된 방송 관련 관리 감독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신설된 부처에서 관리하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사전·사후 규제기관의 분리 운영을 전제로, ICT와 OTT 등 플랫폼, ICT 신산업 육성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독임제 부처 및 별도의 사후규제 기관 신설이 필요하다. 사전·사후 규제기관의 분리 운영은 신설 독임제 부처가 ICT와 플랫폼, ICT 신산업 육성정책 전반의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보유함에 따라, 사전·사후 규제 권한까지 부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통신사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합하여 국가 전반적인 과학기술 및 ICT 발전 정책을 수립, 운영,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TT처럼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의 경우 관련 부처 간 TF를 구성하여 대응하되, TF만으로는 정책수립, 규제가 어렵게 되는 점에서 새로운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통신사 B)

        “ICT 정부조직이 새로 만들어진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된 방송 관련 관리 감독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신설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송사 C, D)

        일부 학계 및 언론계에서는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ICT 기능을 합치되 사후규제 기능은 부처 내에 별도 조직으로 신설·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ICT 정책을 전담부처가 총괄해서 담당하되, 다만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합의제위원회 형태 조직에서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부 산업계 의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능에서 과학기술은 분리하고 통신과 방송통신위원회 사후규제는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비슷한 ICT 기능은 콘텐츠 중심의 조직으로 모아야 한다. 다만 정책에서 합의가 필요한 부분과 사후규제 부분은 별도 조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학계 K)

        “이상적인 방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통신, 유료방송, OTT 콘텐츠 정책을 통합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졌던 사후규제 권한은 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를 부처 내 위원회 조직으로 신설해 관리하는 것이다. 과거 논의됐던 정보미디어부 모델이다. 그러면 ICT에 근간한 방송, 통신 콘텐츠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다만, 부처 크기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부 부처의 과도한 변화가 혼선을 초래한다면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차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언론사 N)

        “ICT 조직개편은 많은 행정력 낭비가 수반됨으로 현 체제에서 개선을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언론사 O)

        “차기 정부에서는 ICT 관련 정부조직을 다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예전처럼 ICT 전담부처를 설립하고 ICT 정책은 전담부처가 총괄해서 담당하되, 다만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합의제위원회 형태 조직에서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 (학계 J)

        “별도의 ICT 독임제 부처를 신설하여 분산된 각 부처(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ICT 기능 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래는 새로운 기술, 콘텐츠 제작, 서비스 등이 융합된 형태로 진행되고 발전하기 때문이다.” (콘텐츠 업계 E)

        공무원, 정치권은 조직개편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으로 현 조직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안정을 선호하고 있다. 다만 현행 조직을 유지하되 조직 내 문화, 인력구성, 승진 소요 기간 차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정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 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정치권 또한 현행 조직을 유지하되 각 부처의 ICT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ICT 정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에서 원천기술 개발과 산업 응용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대로 과학기술과 ICT가 통합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별도 구조가 바람직하다. 다만 과학기술이 분리된다면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흡수하여 ICT 부처를 만들고 산하에 차관급 데이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통부 출신 공무원 G)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 업무에 대해 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방송위 출신 공무원 I)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조직 간의 이해관계, 조직의 영속성 등의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다 보니 정작 국민을 위한 조직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과학기술과 ICT 통합부처 유지, ICT만의 조직으로 개편하여 추진할지 또는 다른 형태의 부처 모습으로 추진할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현 과학기술과 ICT 통합부처는 유지하되 조직 내 문화, 인력구성, 승진 소요 기간 차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정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 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부 출신 공무원 H)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R&D 기능만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치권 M)

        “각 부처의 ICT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기구 신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 L)

        이를 종합하면, 현 ICT 거버넌스에 대해 산업계, 학계, 언론계 등은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독임제 부처 신설, 별도의 사후규제 기관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공무원. 정치권은 조직개편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으로 현 조직체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었다. 공무원은 다가올 디지털전환 시대에서 ICT 정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등 분야에서 원천기술 개발과 산업 응용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현 정부조직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동안 ICT 환경변화에 따른 CPND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능의 통합과 전담부처의 부활이 이루어졌으나, ICT 관련 주요한 기능이 여러 부처에 산재 되어 있어 무엇보다도 ICT 분야에 있어서 합리적인 정책조정 등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10]. 따라서 앞선 선행연구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디지털대전환시대의 ICT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 번째 안으로는 그림 2와 같이 ICT 거버넌스는 유지하되 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현 ICT 거버넌스를 유지하면서 OTT 정책은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분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제작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콘텐츠 간접광고 지원을 하고 이를 총괄조정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현행처럼 대통령실 과학기술보좌관에 두고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 국내 데이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22년까지 운영되는 한시조직이므로 차기 정부에서는 데이터위원회와 같은 전담부처를 신설하되, 범부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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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osal for maintaining ICT governance and establishing a new data committee
          
          

          

        

        두 번째 안으로는 그림 3과 같이 방송정책과 통신정책 분리 및 미디어전담 부처 신설 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 문화체육관광부의 미디어 정책을 통합하여 (가칭)디지털미디어부를 신설한다. 디지털미디어부는 산업진흥을 위한 진흥 및 규제정책을 담당하고, 정치·사회·문화적 사항의 규제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능은 (가칭)공영방송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사후규제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여 통신정책 진흥과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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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a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policy and establishment of a media department
          
          

          

        

        세 번째 안으로는 그림 4와 같이 ICT 거버넌스는 유지하지만, 첫 번째의 데이터위원회는 신설보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다. 즉, 각 부처 간 경쟁 및 갈등하고 있는 OTT 및 데이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게 한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부총리제도를 둔 사례를 참고하여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다.

        
          
          

          Fig. 4. 
				
          

          
            Proposal for maintaining ICT governance and deploying data policy to ministry
          
          

          

        

      

    

    

  
    
      Ⅴ. 결 론
      최근 4차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ICT를 기반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블록체인 등의 신기술과 산업이 융합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대전환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능의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9년 전과 달리 현재의 ICT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과 ICT 통합, 현행 방송통신 정책 추진모델이 융합환경에 적합한지, 그리고 현 ICT 거버넌스의 신기술 및 혁신서비스 수용의 적합성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CT 정책환경을 둘러싼 주체인 산업계, 공무원, 학계, 정치권, 언론계 등 관련 분야 경력이 15년 이상 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과학기술과 ICT의 화학적 결합을 통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범의 시너지 제고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통합부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과학기술과 ICT는 특성상 특정 산업군이 아닌 모든 산업군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은 중장기적인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이고, ICT는 중단기적인 관점의 정책 추진이라 조화롭게 운영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둘째, 방송통신 진흥·규제 정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산업계는 방송통신 정책 기능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학계 및 언론계, 일부 정치권에서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양 부처 간 기능조정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화를 우려하여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방송통신융합 취지를 살려 현행대로 두 개 부처 기능을 유지하되 원활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OTT 진흥·규제정책을 각 부처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산업계와 학계 및 언론계에서는 다수 전문가가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개선방안으로는 OTT 정책에 대하여 1개 부처가 모든 것을 조정할 수도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협의체를 현행처럼 대통령실 산하 과학기술보좌관이 담당하고 더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OTT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공무원들과 정치권에서는 각 부처 전담팀 운영에 대해 각 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는 게 우선이고, 향후 OTT 정책 추진 부처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넷째, 데이터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한지에 대해 방송통신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규제에 따른 영향으로 데이터청 신설로 오히려 산업계에 대한 규제가 가중될 것이라 보고 있다. 학계와 일부 정치권 및 언론계에서는 청 단위 조직이 아닌 부처 조직보다 격상된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위원회 형태 조직의 신설을 제시하였다. 공무원들은 데이터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산업계, 학계, 언론계 등은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독임제 부처 신설, 별도의 사후규제 기관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무원, 정치권은 조직개편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으로 현 조직체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3가지 ICT 거버넌스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현 ICT 거버넌스를 유지하면서 OTT 정책은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분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제작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콘텐츠 간접광고 지원을 담당한다. 데이터 정책 효율화를 위해 데이터위원회와 같은 전담부처를 신설하되, 범부처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한다.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 문화체육관광부의 미디어 정책을 통합하여 (가칭)디지털미디어부를 신설한다.

      셋째, 각 부처 간 경쟁 및 갈등하고 있는 OTT 및 데이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게 하되. 컨트롤타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격상한다.

      다만 본 연구는 현재 논란의 대상이며 ICT 거버넌스의 중심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두 부처만을 대상으로 방송통신 정책 분야만 검토한 한계가 있다. 향후 두 부처의 산하단체 및 관계기관, 그리고 ICT 거버넌스와 관련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ICT 정책기능 중 유사·중복성이 있다고 지적되는 디지털 콘텐츠와 문화콘텐츠,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임베디드 SW 분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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